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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5-2소위18-산02호

민원표시  2BA-2411-1044088  상·하수도 요금 환급 요구

신 청 인  A

피신청인  1. 대구광역시장  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의 결 일  2025. 6. 23.

주     문

1. 피신청인 2에게, 대구 서구  OOO로 33 소재 목욕탕에서 2019. 8. ~ 2024. 8. 사용한 

지하수 수량에 대해 업종을 일반용으로 하여 부과한 하수도 요금을 욕탕용으로 재

산정하고, 기 부과한 하수도 요금과의 차액을 환급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 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16. 4. 대구 서구 OOO로 33에 있는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

을 인수하였는데, 당시 이 민원 건물은 호텔이었다. 신청인은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2018. 11. 이 민원 건물을 대수선하면서 이 민원 건물 2 ~ 3층에 목욕탕(이하 ‘이 민원 

목욕탕’이라 한다) 및 지하수 이용을 위한 공사를 하였으며, 2019. 2. 목욕장업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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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목욕탕 영업을 시작하였다. 신청인은 대수선 당시 목욕장업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

문에 지하수 용도를 일반용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2024. 8. 이 민

원 목욕탕의 상·하수도 요금이 일반용으로 부과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에 신청인은 2024. 8. 피신청인 1·2에게 이 민원 목욕탕에서 사용한 상·하수도 수량에 

대해 요금을 일반용이 아닌 욕탕용으로 하여 다시 부과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1·2는 불가하다고 하였다. 「대구광역시 상수도요금 등 부과·징수사무 처리 규정」

(이하 ‘이 민원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신청인 1·2는 상·하수도 사용수량을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의무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사한 민원

에 대해 의결한 바가 있다. 피신청인 1·2는 이 민원 목욕탕에서 욕탕용으로 사용한 상

수도 및 지하수 수량에 대해 일반용으로 부과한 상·하수도 요금을 욕탕용 재산정하고, 

그 차액을 환급해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피신청인 1(대구광역시장)

1) 상수도 사용수량 관련

   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여러 업종 급수를 1개의 계

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건물은 하나의 계량기로 일반용과 욕탕용의 급수를 계량하는 경우로 높은 

요율인 일반용으로 하여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이 민원 규

정은 내부사무처리 규정으로 대외구속력이 없으며, 신청인이 제시한 국민권익위원

회의 의결사례는 본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다) 이 민원 목욕탕에서 기 사용한 상수도 수량 산정 기준이 모호하여 상수도 요금을 

환급하기 어렵다.

  2) 하수도 사용수량 관련

가)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하수도 업종은 ｢대구

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의 업종구분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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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3항에서 “업종을 다르게 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

는 경우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요율이 높은 일반용으

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나)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9조 제3항 단서의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

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 1이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은 “(···)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을 받아 보조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계량기 설치 

이전의 요금은 조정할 수 없다.

   다) 이 민원 건물은 연면적 8,376.49㎡(지하2층 ~ 지상9층) 규모의 스포츠센터로, 2 ~ 3

층은 이 민원 목욕탕으로, 나머지는 음식점 등 일반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검침원이 

업종이 상이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또한 2024. 9. 이 민원 목욕탕용 보조계량기 

설치를 위한 현장 조사 시에도 시설의 복잡한 구조로 신청인의 설명이 없이는 업

종(일반용, 욕탕용)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나. 피신청인 2(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신청인은 지하수 개발시 용도를 일반용으로 신청하였고, 이 민원 목욕탕 영업신고 후 

업종을 욕탕용으로 변경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용으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였

다.

2) 매월 발송하는 고지서에는 사용량, 적용 업종, 업종별 요금에 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사실관계

가.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건물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이 민원 건물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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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지: 1,919.4㎡, 건축면적: 1,026.38㎡, 연면적: 8,376.49㎡, 총 층수: 지하 2층, 지상 9층

2)주 용도: 운동시설, 1, 2종 근린생활시설

3)층별 현황: 1층 일반음식점, 2 ~ 3층 목욕장, 4 ~ 9층 체력단련장, 소매점, 사무소 등

나. 이 민원 목욕탕 관련 경과는 다음과 같다.

    【표 2】이 민원 목욕탕 경과

1)지하수 개발(공사): 2018. 11. ~ 12., ※ 지하수 계량기(D03) 설치

  ※ 하수사용 업종: 일반용

2)영업신고: 2019. 2. 1.

3)이 민원 목욕탕 전용 상수도(욕탕용) 보조계량기(C02) 설치: 2024. 9. 3.

  ※ 보조계량기(C02) 설치 전에는 이 민원 목욕탕용 상수도(욕탕용) 사용량 계량 불가 

4) 지하수 업종 변경(일반용 → 욕탕용): 2024. 8. 29. 

※ 변경 전에는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하수사용 업종을 일반용으로하여 요금 부과

다. 이 민원 건물의 계량기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이 민원 건물 계량기 설치 현황

보조계량기(C02) 설치 전 보조계량기(C02) 설치 후

- A00: 이 민원 건물 주 계량기
- C01: A 음식점 전용 계량기로 주계량기(A00)에서 분기
- C02: 이 민원 목욕탕 전용 계량기로 주계량기(A00)에서 분기(2024. 9. 3. 설치)
- D03: 지하수 전용 계량기(2018. 11. ~ 12. 설치)

라. 이 민원 목욕탕의 지하수 및 상수도 사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지하수 수량이 충

분할 때는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으나 지하수 수량이 부족할 때는 상수도를 이용

해 수량을 보충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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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신청인 2는 2019. 8. ~ 2024. 8.1) 신청인이 사용한 지하수 수량 전체에 대해 일

반용으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였다. 이 기간의 지하수 사용수량에 대한 업종을 

욕탕용으로 하여 하수도 요금을 재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표 4】지하수 사용수량 및 하수도 요금                                    (단위: 원)

납기년월
지하수
사용량(㎥)

부과 요금
(일반용)

재산정 요금
(욕탕용)

비고

2019. 8. ~ 
2019. 12.

28,563 46,047,690 18,947,840

차액: 368,415,080원

(=부과 요금 – 재산정 요금)

2020. 66,786 107,667,780 44,356,180

2021. 77,858 125,684,540 51,803,440

2022. 72,698 117,242,970 48,294,640

2023. 88,778 143,484,140 59,229,040

2024. 1. ~ 
2024. 8.

53,658 86,646,540 35,727,440

총계 388,341 626,773,660 258,358,580

바. 이 민원 목욕탕 전용 상수도 보조계량기(C02) 설치 시점(2024. 9. 3.) 이전에 이 민

원 목욕탕에서 사용된 상수도 수량은 알 수 없다. 보조계량기(C02) 설치 이후 7개

월간 이 민원 건물에서 사용된 일반용 상수도 수량은 평균 235㎥(이하 ‘평균 상

수도 사용수량’이라 한다)이다.

(여백)

1) 본 의결서에서 기간은 납부기간(월)을 의미하며, 실 사용시기는 전 월(月)임.

   예) 2024년 5월 납부요금은 2024년 4월 사용분에 대한 요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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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024년 11월납 ~ 2025년 5월납 상수도·지하수 사용량

    

납기년월

사용량(㎥)

비고상수도 
(일반용)

상수도 
(욕탕용, C02)

지하수 (D03)

2025. 5. 149 4,319 8,509

일반용 평균 상수도 사용수량: 
235㎥[= 주계량기(A00) – 
보조계량기(C02)] 

2025. 4. 168 3,982 7,876

2025. 3. 135 4,620 9,091

2025. 2. 447 4,011 9,020

2025. 1. 168 4,481 8,557

2024. 12. 186 4,529 8,054

2024. 11. 390 3,756 8,086

   ※ 납기연월은 전월 사용량에 대한 것임.

사. 이 민원 건물에서 2019. 8. ~ 2024. 10. 사용된 상수도 수량 전체에 대해, 피신청인 

1은 업종을 일반용으로 하여 상수도 요금을, 피신청인 2는 같은 업종으로 하수도 

요금을 각 부과하였다.

아. 피신청인 1이 2019. 8. ~ 2024. 10. 부과한 상수도 요금과 관련하여, 전체 상수도 

사용수량에서 평균 상수도 사용수량을 차감한 수량(이하 ‘욕탕 사용수량’이라 

한다)에 대해 업종을 욕탕용으로 하고, 피신청인 2가 2019. 8. ~ 2024. 8. 부과한 

하수도 요금 중, 욕탕 사용수량과 지하수 사용수량에 대해 업종을 욕탕용으로 하

여 상·하수도 요금을 추정하면 아래와 같다. 

【표 6】상·하수도 부과 요금 및 추정 요금(최근 5년, 단위: 원)

    

납기년월

① 부과 요금 ② 추정 요금 차액(① - ②)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2019. 8. ~ 
2019. 12.

845,040 46,869,400 845,040 19,769,550 - 27,099,850

2020. 3,304,840 111,594,320 2,922,470 46,999,650 382,370 64,594,670

2021. 1,932,000 127,516,790 1,651,680 53,599,210 280,320 73,917,580

2022. 6,168,120 125,381,690 5,743,540 52,614,170 424,580 72,767,520

2023. 18,182,620 167,376,810 16,787,930 70,131,210 1,394,690 97,245,600

2024. 1. ~ 

2024. 10.
42,364,890 147,860,410 38,705,970 67,024,860 3,658,920 80,835,550

총 계 72,797,510 726,599,420 66,656,630 310,138,650 6,140,880 416,460,770

자. 이 민원 건물에서 사용한 전체 상수도 사용수량은 2020. 2. ~ 2020. 4. 일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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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감소하였으나, 2022. 6.부터는 다시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이전 수준으로 감

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사용량 급증에 대해 안내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차. 신청인은 2024. 8. 26. 피신청인 2에게 하수도 요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2024. 9. 

초 피신청인 1에게 상수도 요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 1>과 같다.

나. 판단내용

  1) 먼저 상수도 사용수량 및 이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

원 규정 제8조 제2항은 검침원이 사용수량을 검침할 때에는 급수업종 적용의 타

당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건물은 2022. 6.부터는 일반용

을 기준으로 상수도 사용수량이 대부분 월평균 500㎥를 초과하였는바, 이 기간부

터는 이 민원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다량급수업체에 해당하고, 이 민원 규정 

제10조 제2항은 다량급수업체에 대해 매월 사용량 격차를 분석하도록 하는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민원 규정 제13조 제2항은 수도사용자가 급수용도 

변경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업종구분표와 상이하게 업종이 적용되는 급수전을 발

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건물의 상수도 사용수량과 관련하

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④ 「대구광역

시 수도급수 조례」 제29조 제3항은 “업종을 다르게 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 서울특별시급수조례의 관

계규정, 특히 "종별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양수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는 제25조 제3항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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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

에 조례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90누929 

1990. 9. 14. 선고)하고 있는 점, ⑤ 이 민원 목욕탕을 위한 보조계량기를 설치하

기 전에는 이 민원 목욕탕에서 사용된 상수도 수량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 환급

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 

1·2에게 이 민원 목욕탕에서 사용된 상수도 수량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을 환

급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지하수 사용수량 및 이에 대한 하수도 요금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최초 지하수를 개발할 당시에는 용도를 일반용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

도, 이 민원 목욕장 영업신고(2019. 2.)를 마친 이후에는 용도를 욕탕용으로 변경

할 수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민원 건물의 지하수 사용수량은 설치 

당시부터 월 2천 ~ 7천여 ㎥ 수준으로 일반용 상수도 사용수량과 차이가 상당함

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②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등 과징사무처리 규정」 

제33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수량에 대해 앞서 살펴본 이 민원 규정 제8조 제2항, 

제10조 및 제13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판단되는 점, ③ 지하수 사용수량은 전용 

계량기(D03)로만 계측되고 이 민원 목욕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

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지하수 사용수량과 관련하여서는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9조 제3항 및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사례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2는 지하수 사용수량에 대해 업종

을 욕탕용으로 하여 하수도 요금을 재산정하고 기 부과된 하수도 요금과의 차액

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만,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므로, 신청인이 최초 민원을 제기한 

2024. 8.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 5년을 역산하여 기산점을 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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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목욕탕에서 사용된 지하수량에 대해 일반용으로 부과한 하수도 

요금을 욕탕용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10 -

<별지 1> 관계법령 등

1. 「지방자치법」

제153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2. 「지방재정법」

제82조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3.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① 요금은 별표2의 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

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9조 ① 사용요금 징수를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4의 업종 구분표에 따른다.

③ 업종을 다르게 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

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

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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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

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12조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공공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3조 ① 사용료는 수도요금과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

수한다.

제14조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

다.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가.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의 지하수 이용량 

   3.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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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구청장등에게 위임한다.

7.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8.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조사

       

5. 「대구광역시 상수도요금 등 부과·징수사무 처리 규정」

제8조 ② 검침원이 사용수량을 검침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의 입회하에 검침하여야 하

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5.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

  ③ 사용량이 전월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그 사실을 확인

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증감사유를 검침부에 기재하거나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다량급수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 다만,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선정할 수 있다.

   1. 구경 150밀리미터 이상 아파트

   2. 일반용: 월평균 5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급수전

3. 욕탕용: 월평균 1,0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급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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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업용: 월평균 2,0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급수전

② 소장은 선정된 다량급수업체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다량급수업체 관리대장에 

따라 매월 사용량 격차를 분석하고 분기별로 확인·점검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다

량급수업체 점검부에 기재하며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① 소장은 수용가로부터 업종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급

수전 업종변경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을 확인한 후 처리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업

종변경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검침원이 급수전 점검 중에 조례 별표4의 업종구분표와 상이하게 업종이 적

용되는 급수전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등 필요 조치를 하

여야 한다. 

6.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등 과징사무처리 규정」

제33조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징수에 대하여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

고는 대구광역시 상수도 급수 사용료 과징사무 취급 규정2) 및 대구광역시 하천·공유

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대법원 90누929 1990. 9. 14. 선고

  (···)서울특별시급수조례의 관계규정, 특히 "종별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양수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는 제25

조 제3항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조례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현 「대구광역시 상수도요금 등 부과·징수사무 처리 규정」로 보임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5년  6월  23일

위원장  O O O 

위  원   O O O 

위  원  O O O 


